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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철강 포함해 규제대상 73% 차지 … 동남아 규제 확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최근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할 것 없이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특히 규제

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금융투자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는 18개국, 총 127건으로 집계

됐다.

2011년 말 111건에서 2012년 말 120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개월 만에 다시 7건이 추가됐으며, 신규 제소건

수도 2012년 총 23건으로 2011년 18건보다 증가했다.

반면, 수입규제가 종료되는 건수는 2012년 16건으로 2011년 20건보다 줄어들었으며, 현재 최종 판정이 내려

져 수입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98건, 조사되고 있는 사안은 2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규제국은 동남아의 아세안(ASEAN) 지역 7개국이 전체건수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디아, 중국, 미

국 3개국이 42%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제품이 전체 127건 중 93건으로 무려 73%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규제 강화는 무엇보다 금융위기에 이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각국이 앞다투어 수입장벽을 높이는 등 보

호무역주의 경향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무역협회 김정수 국제협력실장은 “1999년 이전에 발생한 수입규제 조치 중 12건이 일몰재심 등을 통해

연장되는 등 전체적으로 수입규제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이 최근 설비확장으로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재고가 많아짐에 따라 단가

가 떨어진 채로 해외수출이 늘어나게 됐고 수입국들이 견제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타겟이 되는 것은 대기업이지만 피해는 중소기업이 입는 사례가 많은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아이엠투자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경제위기 이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규제가 시작되면 당할 수밖에 없고, 특히 대기업은 대비가 돼 있는 사례가 많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무방

비 상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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